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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말씀1 

 

본 연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영국 Nottingham 

대학교 교수님이면서 저의 지도교수인 Pauline Jas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귀중한 조언과 가

르침에 각별히 감사 드린다. 본 연구 주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귀한 연구 

자료를 협조해주신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동영 교수님께 대하서도 깊이 감사 드린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및 국외 연계과정 추천과 함께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원희룡 도지

사님과 우근민 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 강승수 인재개발원 원장님 및 국외훈련 담당자

께 감사 드린다. 국내외 대학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박윤기 제주지방노동위

원회 위원장님과 동료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멀리 떨어져 지내면서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도

록 격려해준 사랑하는 내 가족, 부미자, 김다솜, 김형규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끼며 그 이름들

을 이 지면을 통해 기록해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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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초록 (Abstract) 

 

한국은 2011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과반수가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였

다. 본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본질적, 탐험적 사례연구다. 논문

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 설계와 실행과정을 분석평가함으로

써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근본적인 성공요소를 찾는데 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참가자 범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법,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에 중점

을 두었다. Fung (2006)의 민주주의 큐브 (Democracy Cube) 등 관련 이론을 분석도구로 사

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특성들을 반영하는 다양한 지표들을 평가하였

다.  

분석결과는 한국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국 확대가 제도 정착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

였지만, 모든 자치단체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당연히 보장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제주특별

자치도 사례는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

여하는 제도 설계와 함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패를 가늠하는 결정적 요소임을 보여준다. 

정치적 의지와 역량의 차이는 왜 비슷한 법률적 기반을 가진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제

도설계와 실행과정, 성과, 민주적 가치들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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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예산은 “국정의 축소판” 으로서 국정운영 (governance)의 핵심 부분이다 (Franklin et al., 

2009, p. 52). 이는 정부가 공공정책을 운영하는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예산이 일반 대중에 

중요한 이유는 예산의 주 수입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사업과 공공서비스는 그 공급자의 이해에 관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은 당연히 공공 예산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투명하게 쓰여질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예산편성과정으로는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는데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예산방식은 예산 투입과 성과가 “black box” (기능은 알지만 그 상세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장치) 안에 머물러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Wampler, 2000; 

Tanaka, 2007). 소수의 정부 관리와 엘리트 기술 관료들은 예산과정에서 독점적 권력을 

행사한다 (Wampler, 2000; Kwon, 2013). 그 결과, 과거 개발도상국가들은 Brazil 에서 

보여졌듯 clientelism (상하관계에 의존하는 사회), 약자의 사회적 배제와 부패라는 정치적 

유산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예산 유출과 낭비 및 원활한 공공 서비스 

운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Wampler, 2000; Tanaka, 2007).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산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실험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들이 그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토론과 협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는 예산 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Bhatnagar et al., 2004, p. 1).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1989 년 브라질 Porto 

Alegre 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전세계에 빠르게 파급되어왔다 (Sintomer et al., 2010).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2003 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 시행된 후, 2011 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도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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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으로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모든 실험적 제도 개혁이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많은 학자들이 주민이 참여하는 국정운영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주민참여 행정과 기대하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가 거의 없다 (Speer, 2012, p. 2382). 이런 점에서, 

주된 관심사는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국확대 시행이 유사한 법률적 체제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연구 주제 및 연구 과제 

본 논문은 한국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비판적 시각에서 제도 설계 및 

운영과정에 중점을 두고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모범이 되는 모델이거나 성공 사례로 평가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사례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구청장이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광주 북구나 울산 동구의 선두 주자와는 달리 (Choi, 2009; Sintomer 

et al., 2010),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가 2011 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한 것이 제도 도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경우다. 비교적 정치적 동기가 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부딪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한지 

불과 3 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최적의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 디자인과 운영과정을 분석 평가하는 

데 있다. 참가 범위, 권한의 정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법 및 지방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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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에 중점을 두고자 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제도개선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평가에 대한 기존의 문헌 연구에 더하여 

미래의 연구 방향에 공헌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다르게 될 것이다. 

 첫째,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국 확대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 디자인 및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둘째,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은 제주 지역사회를 

대표하고 있는가? 

 셋째,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은 사업 우선순위 및 자원 배분에 관한 

토론과 결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 받았는가? 

 넷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법은 주민참여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선호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되어 있는가?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 설계와 실제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여섯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성공 요소는 무엇인가? 

연구 디자인 

본 연구는 2011년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입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본질적, 탐험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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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제도설계, 시행 과정 및 

성취 결과를 평가한다. 본 연구는 제도서례 및 시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서 

Fung (2006)의 “민주주의 큐브 (democracy cube)” 이론 등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한다. 

Evera (1997, p. 55)의 주장에 따르면, 사례 연구는 이론을 테스트하고 사례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본 사례 연구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평가 도구는 제주 사례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평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논문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차적 연구 (secondary research), 즉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문서, 간행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등재된 정보 및 2012년 제주발전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 기존의 자료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투입물과 산출물, 그리고 제도 디자인과 운영과정으로 

제한한다. 자료 부족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정 (governance)의 

정당성 (legitimacy), 공정성 ( justice) 및 효율성 (effectiveness)과 같은 주요 민주적 가치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2장은 문헌 연구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개념과 이론적 틀을 다룬다. 문헌 연구는 

주민참여 행정의 다양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주요 이슈 

및 분석 도구를 발굴하는데 도움을 준다. 제3장은 한국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기여한 요소, 즉 시민사회의 성장과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세 가지 주요 사건을 다룬다.  

제4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다룬다. 먼저 간략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둘러싼 역사적, 정치적,사회적 환경을 검토한다. 이어서,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에 나타난 

제도설계와 운영과정, 의회 본예산과정과의 관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투입된 자원과 

성취결과에 기초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주요 문제들을 분석한다.  



 

5 
 

제5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한다. 제도설계와 예산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지표들을 분석평가한다. 제주 사례에 대한 분석평가를 위해 이론에 기반을 둔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하여, 평가는 네 가지 핵심 

이슈들, 즉 대표성의 문제, 권한 부여의 문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문제 및 정치적 의지와 

역량 문제에 연구 초점을 맞추었다. 제6장은 제5장에서 제기된 제주 사례의 주요 문제들, 즉, 

긍정적 효과, 성공적 주민참여 예산제도 정착을 위협하는 요소 및 시사점을 논한다. 그 다음,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제주 주민참여 예산제도 특성들을 3차원 민주적 큐브 (democracy 

cube) 에 투영함으로써 나타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모형을 제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향후 다루어야 할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론은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전국적인 확대가 법률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확산 및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였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도전들을 

야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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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이론적 기반 

1. 서론  

제 2 장은 복잡한 국정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참여행정,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뒷받침 하는 개념과 및 이론적 기반을 다룬다. 제 2 장의 목적은 문헌 연구를 통해 시민참여 

국정운영 (participatory governance) 의 주된 문제점과 주요 영향 요인들을 발견하는데 

있다. 문헌 연구 대상에는 시민참여의 주요 개념, 시민참여 국정운영에 대한 네 가지 규범적 

관점, 다양한 참여 국정운영을 분석하기 위한 제도 디자인 모델, 성공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위한 요건과 장애 요소들이 포함된다..  

전반적으로, 문헌 연구 결과는 시민참여 행정이 미치는 영향력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다양한 이론적 모델들은 본 논문의 연구과제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 디자인과 예산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 도구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2.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념  

공공참여 또는 시민참여는 “공식적으로 정부와 연관되지 않은 개인, 단체 및 비공식 그룹이 

직접 공공정책 또는 공익사업에 관련된 민주적 국정운영 및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이라 정의할 수 있다 (Amirkhanyan et al., 2013, pp. 3-4).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참여적 국정운영을 선도하는 제도로서, “한정된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반응성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다.(Kim, 2014, 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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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도는 1990 년대 초 이래 점진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Ebdon and 

Franlkin, 2006). 전세계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이 증가한 주된 이유는 민주주의 

발전과 더불어 국가 경영 패러다임의 정치사회적 변화와 크게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공공관리의 한계로 인하여 1980 년대 영국과 미국은 중앙정부의 권력 분권화가 폭넓게 

전개되었다 (Skelcher, 2000; Aberbach and Christensen, 2005).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을 

휩쓴 민주화 운동으로 인하여 분권화 흐름은 정치 및 재정 분권으로 이어졌다 (Souza, 2001, 

p. 159). 그 결과, 많은 지방정부들이 참여적 국정운영 매커니즘을 도입하게 되었다. 브라질 

Porto Alegre 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민주화와 지방분권이 가져온 좋은 예가 된다 

(Souza, 2001, p. 160).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지방분권 정책이 서로 다른 성과와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Devas and Grant, 2003). 19080 년대 라틴 아메리카의 분권화 추세가 혁신으로 가는 길을 

열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책임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 및 행정 체제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Crook ad Manor (1995) 의 남아시아 및 와 서아프리카에 대한 연구 결과도 

분권화는 시민 참여를 증가하였지만 빈민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시민참여 국정운영이 어떤 이유로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는가라는 의문점을 제기한다. 

규범적 관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중립적인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Souza, 2001; Goldfrank, 2007; Speer, 

2012), 정당 간에 정파 경쟁의 일부로서 정치적 선호의 산물이다 (Goldfrank, 2007). 정치 

지도자들은 선거구민의 지원을 얻고자 한다든가, 상대편을 약화시키기 위해, 같은 편의 

동맹관계를 돈독히 다진다던가 이념적 약속을 이루기 위하는 등 다수의 목적을 위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설계한다. 또한, Allegretti and Herzberg (2004) 는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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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를 좌파 정치인들의 강한 정치적, 이념적 정책으로 보거나,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정운영의 잠재적 대안으로 보았다  

Goldfrank (2007, pp. 8-9)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네 가지 규범적 관점인 “급진적 

민주주의 지지자 (radical democratic), 정통 좌파 (orthodox left), 진보주의자 (liberal), 

보수주의자 (conservative)” 관점을 제시하였다. 급진적 민주주의와 진보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찬성하나, 보수주의와 정통 좌파주의자는 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초기 이념적 동기는 급진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Goldfrank, 2007). 처음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정치적 변화에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오랜 

억압적인 군부 독재를 청산한 브라질 Porto Alegre 시에서 1989 년 노동당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민주주의를 다지고 심화시키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공공 

거버넌스가 필요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국정 운영이 효율적이고, 분배적이고, 투명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국가를 다시 정당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신념이 깔려 

있다. 마찬가지로, 진보주의자들은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민영화와 구조조정과 같은 공공부문 개혁 수단으로 생각한다. 급진적 

민주주의와 진보주의적 접근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적극 옹호하지만, 그것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국가의 역할을 정당화 

하는 수단으로 보는 반면에, 후자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전략과 공존할 수 있다고 

본다 (Goldfrank, 2007). 

그에 반해 정통 좌파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일반 대중에게 엘리트 집단에 협력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유산계급이 자본주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에 반대한다 (Goldfrank, 2007).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자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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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본다. 보수주의자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보다는 반민주적이라 본다 (Goldfrank, 2007). 즉,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단일 

사회주의 정당이 일반 대중과 협력하여 다당제 대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에 

목표를 삼고 있다고 본다. 

한편, Fung (2006, p. 66)은 주민참여 국정운영 방식이 엄밀하게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해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집단적 의사결정과 실행을 통해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의 

민주주의와 함께 시너지를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대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는 문제로 남아 있다. 이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기존의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라는 제도 디자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3.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 디자인 

Arnstein (1969)는 그의 논문 “시민참여 사다리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에서 

시민참여 유형을 개발하였다. Arnstein (1969, p. 216)은 주민참여가 “지금까지 정치 

경제과정에서 배제되어온 가지지 못한 시민들로 하여금 장래에 논의과정에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 분배과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시민참여를 시민권력으로 인식하였다. 

시민참여는 보통 시민들의 정보공유, 정책 설정, 세금 재원의 분배와 사업 실행 결정에 

참여하는 전략이다. Arnstein 의 제도적 모델은 조종 (manipulation), 치유 (therapy), 협의 

(consultation), 회유 (placation), 파트너쉽 (partnership), 대리권력 (delegated power) 및 

시민통제 (citizen control)라는 8 개의 칸을 가진 사다리 모형으로 제시된다 (Figure 1 참조). 

각 칸은 최종 생산물을 결정하는 시민권력의 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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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시민참여 사다리 (The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출처: Arnstein, 1969) 

시민참여 사다리 이론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포함하여 복잡한 시민참여 국정운영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분석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rnstein 의 시민참여 

사다리 모형은 “의례적인 행사처럼 형식적으로 행하는 공허한 시민 참여와 행정과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권한을 갖는 것 사이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준다 (Armstein, 1969, p. 216). 

Fung (2006, p. 67)은 Arnstein 의 시민참여 유형 분류가 시민참여에 대한 순진한 열정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데 기여한 점을 인식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분석 도구로서는 낡은 

방식일 뿐만 아니라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첫째, 시민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자문 역할로도 참가자들에게 매우 적절한 상황이 있다. 둘째, 

Arnstein 의 이론이 개발된 후 시민 참여의 이론과 실제에서 많은 발전이 있다. 예를 들면,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aggregative and delib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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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making)이 나타났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무작위로 참가자를 선정하는 방법 

(random selection), 시민참여 프로세스에 대한 제도설계의 발전을 꼽을 수 있다 (Fung, 

2006, p. 67). 

반면에, Fung (2006)의 민주주의 큐브 (democracy cube) 모형은 시민이 참여하는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제도적 프레임워크로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설계할 때, 3 가지 측면, 즉 

“참가 범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모드”, “참가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을 

가정하고 있다 (Figure 2 참조). 

Figure 2. Fung’s (2006) 민주주의 큐브 (Democracy Cube)  

 

(Source: Fung, 2006) 

Fung의 민주주의 큐브 (democracy cube) 이론은 다양한 시민참여 국정운영 방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분석도구로 생각된다. Arnstein (1969)의 “시민참여 사다리”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모델은 시민 권한부여라는 단일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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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Fung (2006)의 “민주주의 큐브” 모델은 부여되는 권한을 효과적인 시민참여 

국정운영을 디자인 하기 위하여 세 가지 민주주의 가치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Arnstein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 결과, Fung의 모델은 공론의 장에서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Fung 모델의 장점은 실제 사례 연구에서 특정 

제도의 설계를 분석평가하는데 편리하다는 점이다. Fung (2006)은 실제로 브라질 Porto 

Alegre 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례와 Chicago 치안유지 활동 사례 등 다양한 사례에 

자신의 이론을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실용성을 증명해 보였다. 

Fung 모델의 또 다른 장점은 국정운영의 정당성, 공평성, 효율성 (legitimacy, justice, and 

effective governance)과 같은 오늘날의 거버넌스 문제들을 다루는데 적합하다는 점이다 

(Fung, 2006, p. 70). 예를 들면, Fung (2006)은 자신의 이론을 브라질 Porto Alegre 사례에 

적용하여, 어떻게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의사결정 주체자의 변경을 통해 공평성 ( justice)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공평성의 문제는 종종 특정 사회계층이 배제되거나 아젠다 

설정 및 의사결정과정에 배제되는 것에서 보듯 정치적 불평등에서 비롯된다 (Fung, 2006, p. 

70). Fung의 모형은 참가자의 범위를 폐쇄적 전문성을 가진 예산당국의회에서 열린 보통 

시민으로 확대함으로써 공평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 큐브 

(demcoracy cube)라는 프레임워크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 때 clientelism 

(상하관계에 의존하는 사회)에 의해 부패된 관료 집단 대신에 보통의 이해관계자 (lay 

stakeholders)나 무작위로 선발한 시민들에게 예산분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Figure 3 참조).  

브라질 Porto Alegre 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절차의 개선을 통해 정치적실체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Fung, 2006, p. 17). 정치적 목적은 공공부문의 

예산 우선순위를 부유한 도시지역에서 가난한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그 결과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의문점은 다른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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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당이 정권을 가졌을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정부의 패러다임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문점은 법률 규범에 의한 제도적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다 

Figure 3.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민주주의 큐브(Democracy Cube) 

 

(Source: Fung, 2006) 

 

.4.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요건 

한 가지 중요한 이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함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곧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법률 규범에 의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을 보장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Speer, 201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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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다수의 학자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조건의 차이는 비슷한 법적 

체계에서도 시민참여 수준과 성취 결과가 왜 다른지를 설명해준다. Goldfrank (2007, pp. 

14-15)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한 일련의 전제조건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정치적 의지, 사회자본, 관료의 능력, 충분한 재원, 법률적 기반과 정치적 분권화가 포함된다 

(political will, social capital, bureaucratic competence, sufficient resources, legal 

foundations and political decentralisation). 

Speer (2012, p. 2383)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요소로서 두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첫째,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여기에는 권력자의 정치적 의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행정, 정치, 재정 역량이 포함된다. 

특히 Goldfrank(2007)는 집권 정당의 헌신적 정치의지와 의사결정 권한을 공유하기 위해 

주민참여의 채널을 열겠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한다.  

둘째, 시민사회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기여할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적 

자본의 증가와 시민사회의 연대 강화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Teles, 2012, p. 21).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이란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력이 원활하게 작동할 있도록 해주는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 조직의 특성” 이라 정의할 수 있다 (Putnam, 1995, p. 2). 사회적 자본은 시민사회 

조직의 수와 상호 조직간의 연대의 힘과 같은 “시민사회의 조직적 특성”을 말한다. 

Tocqueville (1831, p. 153)은 민주사회의 본질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를 통한 

참여적 시민의식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시민참여 국정운영 (participatory governance)은 

반드시 시민사회를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포함될 수 밖에 없다. 참여적 국정운영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잘 조직된 역동적인 시민사회가 요구된다. 낮은 수준의 시민참여는 

사회적 자본의 결여로 설명될 수 있다. Teles (2012, p. 21)는 시민참여 국정운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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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제도설계는 디자인은 사회적 자본을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주민과 시민사회가 

공공정책 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과정이라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필수적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공의 전제조건과 더불어, Goldfrank (2007)는 제도 설계 (institutional 

design)를 시민참여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보았다. 지방정부의 

제도 설정, 즉,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구조, 토론 모드, 중앙통제, 규정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정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제도 시행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특히, Goldfrank 

(2007, p. 15)는 의사결정과 사후 모니터에 필요한 모든 예산 계획 정보는 물론이고, 

예산분배 기준과 의사결정 방식이 일반 대중에게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상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결론 

제 2 장은 시민참여 국정운영에 대한 이론적 기반, 특히,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였다. 세가지 이론 모델은 튼튼한 시민참여 국정운영의 프레임워크의 토대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 이론들은 다음과 같이 본 사례연구인 제주특별차지도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분석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Goldfrank (2007) 의 규범적 관점 이론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과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관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준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결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프레임워크가 아니다.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관점들은 시민참여 프레임워크의 제도 디자인의 다양성을 서명해준다. 보다 중요한 

점은 집권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의지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데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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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은 사례 연구과정에서 평가대상이 되어야 하는 

중요 요소로 간주된다.  

둘째, Arnstein (1969)의 시민참여 사다리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모형은 제도 

디자인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준다. 최악의 경우, 지방정부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경우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임의로 주민참여 매커니즘을 악용할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을 주저하는 지방정부의 경우 왜곡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단지 보여주는 형식으로 제도를 디자인 함으로써 이를 조종 (manipulate)할 수 있다. 

Arnstein (1969)의 이론적 모델은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적국적 확대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의지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 디자인과 시행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Fung (2006)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평가하는 유용한 분석도구를 제공한다. 이 모델의 

장점은 어떠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평가 분석 틀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다. 

Fung 모델의 3 차원의 특성은 이를 정당성, 공평성, 효율성 (legitimacy, justice, and 

effectiveness)과 같은 민주적 가치에 연결시킴으로써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분석도구를 제공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시민참여 국정운영이 건실한 이론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이다. 한 가지 가정은 시민참여 국정운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요건은 지방정부와 

사회적 자본에 기반을 둔 시민단체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이다 (Goldfrank, 2007; Speer, 

2012). 또 다른 요건은 제도 디자인의 차이는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시민참여 국정운영에 대한 이론적 기반은 주요 이슈를 탐구하고 본 연구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다양한 이론과 제도적 모델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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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 디자인과 시행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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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역사적 배경 

1. 서론 

2013년 국제 예산 파트너쉽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 IBP)은 예산과정의 공공참여 

부문을 새롭게 추가하여 2012 Open Budget Survey 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이 

부문에서 92점을 득표함으로써 “전체 예산과정 광범위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우수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IBP, 2013, p. 33). 서베이 결과는 또한 한국이 예산 투명성에 

있어서도 100개 조사 국가 중 아시아에서 2번째, 세계에서 9번째로 우수한 국가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역사적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화 발전과정을 논하지 

아니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제4장은 예산의 투명성과 참여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역사적 

배경을 다룬다. 이 장의 전반부는 한국에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하게 된 세 가지 원동력, 

즉, 민주화 전환, 진보적 정부의 등장, 시민사회의 성장에 대해서 논한다.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정, 제도적 정착과 전국 확대과정 등 역사적 과정을 

설명한다. 

이 장의 결론은 정치적 의지, 사회적 자본 및 점진적 제도화가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정착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을 시사한다. 

2. 한국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역사적 배경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민주화의 산물이다. 이 제도는 주요 정치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하고 협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사회적 과정의 일부로 보여진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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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정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가져온 세 가지 사건이 예산의 투명성, 시민참여 거버넌스 

및 주민참여 예산제도 정착에 기여하였다. 이는 1987년 민주주의 전환, 1995년 지방자치 

재도입, 1997년 금융위기를 가리킨다 (You and Lee, 2011).  

민주주의 전환 

1961년부터 1987년까지, 한국은 두 번의 민주화의 기회가 있었으나, 모두 좌절을 겪었다 

(Jung and Kim, 1993). 1960년 학생들이 주도한 4.19 민주화 혁명은 박정희가 이끈 

군부세력에 의해 중단되었다. 1979년 독재자 박정희의 암살로 촉발된 “서울의 봄”의 

민주화는 수 개월 지속되지 못하고 또 다시 전두환이 이끄는 군부에 의하여 중지되었다 

(Fowler, 1999, p. 265). 민주화가 지연된 이유는 민간 과도정부의 취약성과 미미한 중산층 

형성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Fowler, 1999, p. 265). 그러나, 1987년 6월 29일 한국 

민주화 역사에서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전의 경우와 달리 이 시기의 민주화 운동은 

전국에 걸쳐 노동계와 중산층의 광범위한 지원을 얻었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민주화 요구와 

투쟁에 굴복하여, 군부 독재정권은 마침내 직접 대통령 선거제도로의 전환, 지방자치 재도입 

등을 약속하는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되었다 (Jung and Kim, 1993; You and Lee, 2011; Kim, 

2001). 

1987년 민주화 선언은 1992년 지방의회 선거, 1995년 자치단체장 선거로 이어지는 

지방자치 재도입을 이끌어내었다 (Kim, 2001; You and Lee, 2011). 지방자치는 풀 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 

실시는 공공재원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기적인 지방선거 체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더욱 책임을 갖도록 

하는데 기여해왔다 (Choi, 2009). 지방자치는 지방의 국정운영에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방자치 재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토대를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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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정부의 출현 

1997년 금융 위기는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진보적인 정부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정부” 라 불리는 김대중 정부 (1998-

2002)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저를 둔 경제 민주화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단 기간에 금융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You and Lee, 2011). 진보 정부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대폭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 개혁에는 예산 인센티브 시스템, 예비타당성 조사, 성과급 

예산 시스템, 복식부기와 시민 감사 요청제도를 위한 시범사업 및 특별기금 운영을 위한 

기본법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 및 재정개혁은 경제의 개방성과 국정운영이 투명성 수준을 

크게 개선하였다 (You and Lee, 2011). 

연속적으로 정권을 잡은 진보 정권은 시민 참여 국정운영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참여 

정부”로 불리어진 노무현 정부 (2003-2007)는 포괄적인 민주주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조성하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 정부는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및 지방자치 분권”을 포괄하는 비전을 세웠다 (Kim 

and Kim, 2007, p. 5). 참여 정부는 정부 혁신을 위해 능률, 권력 분산과 자치, 국민의 요구 

수용, 참여 및 투명성이라는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Kim and Kim, 2007, p. 5). 

시민사회 등 시민의 참여는 정부에 대한 신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다. 

아래 모형은 어떻게 시민참여와 투명성 정책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Figure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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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시민참여, 투명성, 신뢰의 관계 

 

(Source: Kim and Kim, 2007, p. 10) 

시민사회의 성장 

한국은 사회운동 (social movements)이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1987년 민주주주 

국가로 전환된 이후 시민사회는 점진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Yeo, 2013; Richard, 2008; 

Kim, 2001).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급격한 경제 성장은 중산층 형성에 기여하였고, 이는 

곧 시민사회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독재를 종식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독재시대의 경제 성장을 반영한다 (Richardson, 2008, p. 

166). 시민사회 조직의 숫자는 참여정부가 시민사회를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면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2010년 등록된 비영리 시민 조직은 2,193개였으나, 

2012년에는 그 수가 10,3362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Yeo, 2013, p. 3). 

여기서 주목할 점은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시민사회 조직은 이전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 등장한 시민사회는 온건하면서도 합리적인 성격을 지닌 

전문가, 교수, 변호사 및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시민사회는 경제 정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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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여성 권리 신장에 집중함으로써 중산층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Kim, 2001; Yeo, 

2013). 그들은 일반 시민의 이익과 요구를 대변하고 감시 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시민단체 중에서도 금융 위기 직후인 1989년 설립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CCEJ)와 

1994년에 설립된 참여연대 (PSPD)가 시민운동을 주도하였다 (Yeo, 2013; You and Lee, 

2011). 특히, 새로 등장한 시민단체는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 감시운동에 

집중하였다. 온라인에서 반예산낭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1999년 시민행동 네트워크 

(Citizens’ Action Network)가 설립되었는데, 예산의 투명성과 시민단체를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확장하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You and Lee, 2011).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단체는 감시 단체로서 예산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운동은 정보 공개를 꺼리는 지방정부의 소극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었지만, 예산의 투명성 문제에 대해 인식을 높이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새로 등장한 시민단체의 또 다른 특징은 정치적 장애를 돌파하기 위한 시민운동가의 

현실정치 참여다. 예를 들면, 한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한 광주 북구 구청장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Choi, 2009; Sintomer et al., 2010). 현 서울 시장 

박원순은 참여연대 시민단체의 주요 설립자다 (Chang and Bae, 2012).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에 대한 영향은 별론으로 하고, 시민운동가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전반적으로, 1987년 민주주의 국가로 전환된 이래, 주요 이해관계자는 정치경제 민주화를 

공고히 다지기 위하여 적극적인고 역동적인 역할을 하였다. 시민참여는 참여적 국정운영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하나로 묶는 주된 수단이다. You and Lee (2011) 

는 예산 투명성과 참여적 거버넌스에 관련된 주요 사건과 민주화 과정을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하여 제시하였다 (Figure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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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예산투명성과 시민참여에 영향을 준 주요사건과 민주화 과정 

 

(Source: You and Lee, 2011, p. 23) 

 

3. 한국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역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민단체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감시 운동에서 비롯되었다 (Hwang and Song, 2013). 그러나 시민단체에 의한 예산 

감사운동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으로는 예산의 전문성과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예산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 실행 후 결과에 대해서만 문제를 

다루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산 감시운동의 한계는 곧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다. 시민사회는 예산 분배과정에 직접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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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Hwang and Song, 2013). 브라질 노동당과의 만남을 

가진 후, 민주노동당은 2001년 한국에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실시를 주장하였으며, 

다음 해 지방선거에서 당의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You 

and Lee, 2011; Hwang and Song, 2013).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를 제정되었고, 이어 울산 동구가 뒤를 이었다 (Choi, 2009; Sintomer et 

al., 2010). 

2003년 노무현 참여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전국적인 확산에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진보 정부는 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공공정책 수립과정에 

시민참여를 적극 격려하였다 (Kim and Kim, 2007). 같은 맥락에서 참여 정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광주 북구를 모범 사례로 삼았다. 2004년 

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배의 기본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배 

기준”을 제시하였다 (Hwang and Song, 2013, p. 3). 참여정부는 2005년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제도적 메커니즘에 중점을 두었고, 2006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10년 전체 246개소 중 99개소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한 이래, 그 수는 2011년 120개소, 2012년에는 242개소로 급격히 증가했다 

(You and Lee, 2011; Hwang and Song, 2013).. 

이명박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은 후 (2008-2013), 정부는 공공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꺼려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확산도 잠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신정부도 이미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 상태인데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주민과 시민단체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제도 

확산을 지연시킬 수 없었다. 마침내, 이명박 정부는 2011년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으로 예산분배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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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Figure 6은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떻게 정착하였는지 그 과정을 보여준다.  

Figure 6. 한국 주민참여 예산제도 역사 

연도 한국 주민참여 예산제도 역사  
 

2001 민주노동당에 의해 최초로 한국에 제도 소개 

 

2003 광주광역시 북구,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04 
노무현 참여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분배 기본 가이드라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분배 기준”을 제시t 

 

2005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개정,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006 행정자치부,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 모델 제시 

 

2010 이명박 정부 행정안전부, 주민참여 예산제도 적용 조례 모델 발간 

 

2011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하도록 규정 (전국 확대) 

 

 

(Source: Hwang and Song, 2013)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 분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법적 절차를 조례로 제정하여야 하고, 주민의 제안을 문서로 예산안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은 주요 사업에 대한 

청문회 또는 간담회, 사업공모 등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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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한국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한국민의 

역동적 민주화 과정의 산물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혁의 일부라기보다는 풀 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주요 

이해관계자의 정치적 합의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눈에 띠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의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한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강력한 의지로 지방정부의 투명성 제고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Choi, 2009). 그는 강력한 리더쉽으로 끊임 없는 대화를 통해 의회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게다가, 참여정부의 대통령은 강한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일관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화에 힘을 기울였다. Goldflank (2007, p. 14)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요건의 하나로서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출현은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통해 축적해온 사회적 자본에 

힘 입은 바가 크다. 1980년 이후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다. 한국 시민사회는 집요하게 

정부에 연대를 통한 압력을 가하여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사회적 자본의 산물이다. 

셋째, 일관되게 추진된 제도화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법 규범 (rule 

of law)은 정부 관료의 임의적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확실성, 예측가능성, 안정성을 

높여준다 (Tamanaha, 2007, p. 9). 점진적인 제도화를 통한 제도 확산 덕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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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지속성과 회복력을 다졌다. 그러한 이유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한 때 제도 시행을 

꺼려한 보수 정권의 망설임으로 잠시 주춤하였지만 곧 바로 회복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적국 확대는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또 다른 실험적 

도전이다. 2011년부터 한국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국 확대가 비슷한 법적 환경에서 있다고 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장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은 시민참여의 수준과 결과가 왜 다른지, 그리고 제도의 성공을 이끄는 요소는 

무엇인지 라는 중대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이런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연구는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미시적 비전과 실마리를 제공해 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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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례 연구 

1. 서론 

제 4 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직구조 및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성을 탐색한다. 먼저 이 장은 간략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배경이 

된 역사적, 정치사회적 환경, 특히 지역의 특성, 행정구조 및 도입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3 단계로 이루어진 주민참여 예산과정 조직을 조례를 토대로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행하는 조직의 구성, 기능 및 특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주민참여 예산과정과 의회의 본예산 

심의과정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2012 년 초기 제도 도입단계에서 투입된 재원 (비용과 

예산)과 비재원 요소 (참가자) 및 성취결과 (사업)를 분석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모델 

제주특별자치도는 9개 도의 하나로서, 인구는 62만 명이다. 제주도는 한반도 남부에 위치한 

한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서 동북 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한다. 전체 면적은 1,848.85㎢ 이고, 

매년 1천2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JSSP, n.d.a).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적자원, 상품 및 자본의 흐름이 자유로운 자유시장경제 모델” (JSSP, 

n.d.b)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06년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부여 받았고, 세금부과, 면세제도 

및 비자 면제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외적으로 3층 구조의 행정구조를 가진 단일 지방자치단체다. 자치권한이 없는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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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고 있으며, 두 시는 그 규모에 따라 7개 읍, 5개 면, 31개 

동 등 43개 하부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JSSP, n.d.a).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조례가 제정되었던 2011년, 도지사는 정치적으로 무소속이었고, 진보적인 민주당이 

지방의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JSSP Council, n.d.).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해왔고, 의사결정과정은 관료주의적 행정을 통해 이루어져서 대외적으로 폐쇄성을 

지녔다 (Kwon, 2013, p. 3). 지방정부가 예산안을 제시하면 지방의회가 이를 검토하여 

예산안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정한 법적 절차는 없었으며, 따라서 

주민이 지역사업이나 공공서비스의 지출 우선순위 결정과 같은 예산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주민은 단지 4년마다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현 본예산은 투명성과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예산과정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역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전국으로 확대 (2001년 9월) 되기 직전인, 2011년 

8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2006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정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20011년 제정 이전까지 총 3회에 걸쳐 조례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다 (JSSP, 2012b).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위하여 지방정부는 

2006년 토론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연구하기 위하여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 주민자치협의회, 재정위원회,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참여 예산연구회를 결성하여 운영한 바 있다 (JSSP, 2012b). 그러나, 2011년 8월 

이전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법안은 제정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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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정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2011년 1월 

중앙정부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발표에서 비롯되었다. 지역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도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2011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가 제정되게 되었다. 

제도 프레임워크와 예산과정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방 예산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JPBO Ordinance, Article 1). 조례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한다. 2012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목적이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JSSP, 

2012a). 그러므로,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시행을 통해 이루어야 할 

목표이며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민주적인 가치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조직은 의사결정 조직과 지원 조직으로 구분된다. 

의사결정 조직에는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Neighbouring Councils), 지역조정협의회 

(Adjustment Commission),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Participatory Budgeting Council)가 

있으며, 지원 조직에는 예산학교 (Budget School)와 예산연구회 (Research Group)가 있다. 

Figure 7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구성조직과 예산과정의 흐름을 보여준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사이클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단계는 모든 읍면동의 

지역회의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는 사업 제안 형성과정이다. 조례에 의하면, 지역회의는 6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동으로 지역회의 위원이 되며, 임명직은 지역회의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중에서 공모를 통해 위촉된 2년 임기의 위원을 말한다 (JPBO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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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2). 지역회의의 주 기능은 주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고 투표로 선정하는 일이며, 당해 지역을 대변해줄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을 한다 (JPBO Ordinance, Article 22). 43 읍면동 대표자는 시 단위에 설치된 

지역조정협의회의 위원으로 배정된다 (JPBO Ordinance, Article 25). 

Figure 7.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모델 

 

두 번째 단계는 지역조정회의에서 사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며, 지역조정회의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설치되어 있다 (JPBO Ordinance, Article 27). 각 지역조정회의는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시장, 국장, 읍면동 대표자, 예산전문가로 구성된다 (JPBO 

Ordinance, Article 25). 협상과 투표를 통해 제안사업의 조정이 끝나면 지역조정회의는 

조정결과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제출된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배정을 최종 결정하는 기관이다. 조례에 

의하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두 행정시 부시장, 

실, 국, 단, 본부장 (당연직)과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대표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에서 추천 받은 자 (위촉직) 및 예산 전문가로 구성되며, 위촉직 임기는 

2년이다 (JPBO Ordinance, Article 10).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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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3개 분과 소위원회를 두는데, 운영 소위원회, 사회 소위원회, 산업 소위원회가 있다 

(JSSP, 2013b, P. 2).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두 행정시의 지역조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배정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다수결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된 후 예산부서로 이관되고, 이후 

본예산 법안에 첨부되어 의회에 제출된다 (JPBO Ordinance, Article 13, 14 & 15). 

한편,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본예산 편성과정과 긴밀하여 연결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본예산 편성과정은 은 매년 8월말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서 시작된다. 

지방정부의 각 부서 및 사업소는 10월까지 예산 주무부서에 예산요구서를 작성제출하면, 

지방정부는 11월 11까지 주민참여 예산 제안서가 첨부된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지방의회는 11월 16일까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한다 (JSSP, 2012b). Figure 8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어떻게 본예산 편성과정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Figure 8. 제주특별자치도 예산편성과정  

 

  (Source: JSSP, 2012b; JSSP,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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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원 조직으로 예산학교와 예산연구회가 있다. 예산학교는 

주민과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한 위원들을 교육하고 전반적인 주민참여 예산편성과정, 

주민의 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계획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JPBO 

Ordinance, Article 20; JSSP, 2012b). 예산학교는 민간 비영리기관에 의해 운영된다 (JSSP, 

2012b). 조례 21 조는 도지사에게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예산연구회는 지방의회 위원 1 명, 전문가 3 명, 시민단체 대표 2 명, 공무원 4 명 등 

10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JSSP, 2012b). 

 

자원 투입과 시행결과 (inputs and results) 

인적자원의 투입 측면에서 보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3개 조직의 조례에서 정한 위원 

정원은 모두 2,740명이다 (JSSP, 2013b).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에 3개 조직에 위촉 또는 임명된 총 위원수는 2,023명이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수는 80명, 2개 지역조정협의회 67명, 43개 지역회의 1,876명이 각 위촉 또는 

임명되었다 (JSSP, 2013b). 이는 정원의 73.8%에 불과하여 당초 계획한 인원수 2,023명에 

훨씬 못 미친다. 어떤 이유로 조직 구성율이 낮은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저조로 인하여 주민을 참여시키는데 실패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2012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3개 의사결정 조직에 위촉된 위원 현황 및 조직 구성비율은 Figure 

9에서 상세히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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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2012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기구의 위원 현황 

 

Total Jeju-si (city) Seogwipo-si (city) 

Officers 
Participant 

number 
Rate 

Sub-

total 
eup myeon dong 

Sub-

total 
eup myeon dong 

Total 
2,023 

(2,740) 
73.8 1,279 205 142 932 718 153 86 479 26 

PBC 
80 

(80) 
100 40 7 3 30 26 3 2 21 14 

AC 
67 

(80) 
83.8 33 4 3 26 22 3 2 17 12 

NCs 
1,876 

(2,580) 
72.7 1,206 194 136 876 670 147 82 441  

* Note: the number in brackets indicates the set number based on JPBO Ordinance.  

(Source: Jeju Development Institute, 2013) 

비용 측면에서 보면, 초기 제도 도입 단계에서는 2011년 2천 만원, 2012년 71백 만원 등 총 

91백 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53,520 파운드 2에 해당된다 (JSSP, n.d.c). 이 비용에는 

운영비, 여비, 행사실시보상금이 포함되었다. 주민참여 예산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은 2012년 

296개 사업 시행을 위하여 13억 2천 만원 (£7.8 million)이 배정되었고 (JSSP, 2013b), 단위 

사업별로는 환산하면 평균 4천 4백 60만원 (£26,232)이 소요되었다.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지난 3년 동안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Kang, 2015). 

Figure 10. 주민참여 예산 현황                                                          (Unit: KWR, billion) 

Year  2013 2014 2015 

Number of projects 296 254 256 

Input budget  13.2 13.2 13.2 

(Source: Kang, 2015)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첫 해에, 지역회의는 13억 2천 만원 상당의 416개 사업을 

제안하였으나, 162개 사업 (39 %)이 지방정부가 정한 사업 선정기준에 반한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으며, 이에 대신하여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었다 (JSSP, 2013b, p. 3). 그 결과 

                                                                 
2
 The code of the South Korea’s currency is KWR and its symbol is ￦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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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첫 해에 296개 사업이 주민참여 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13억 2천 

만원의 재원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배정되었다. 현재 시행 사업의 목록 및 사업의 상세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그 타당성 여부를 분석할 수 없었다. 

3. 결론 

제4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모델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 내부 및 외부 

요인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요인 분석과정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지 또는 제주지역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006년 입법예고 등 지방정부가 입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5년 동안 조례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거의 진행시키지 못했다. 조례 제정이 지연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이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정치적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꾸준한 준비작업과 지역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입법 요구와 참여는 

이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조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조직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단계 주민참여 예산과정은 3층 구조의 행정구조를 가진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조직, 특히, 지역조정협의회와 예산연구회의 권한과 

기능이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셋째,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모호하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본예산 

편성과정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의회 위원과 상당관 관련이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관심 분야다. 또한,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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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필연적으로 지역 선거구민의 요구에 관심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위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없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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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평가  

1. 서론 

제 5 장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주요특징에 대한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적 프레임워크와 시행과정을 깊이 있게 

평가하고자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분석하는 목적은 현 제도의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본 연구과제의 답을 찾으면서 나아가 향후 제도개선에 기여하는데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문헌 연구는 제주 사례를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 

필요한 유익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히, 제주사례를 분석평가하기 위해 Fung 

(2006)의 민주주의 큐브 이론을 주된 분석도구로 활용한다. 왜냐 하면, Fung 의 모델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특성을 3 차원의 제도 프레임워크에 배치해 

평가함으로써 제주사례의 특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주요 성공요소로 간주되는 4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Arnstein, 1969; Souza, 2001; Fung, 2006; 

Goldfrank, 2006; Speer, 2012). 이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제주 사례에 나타난 제도적 특성과 

시행과정에 나타난 다양한 지표들을 분석함으로써 분석 대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제주사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을 논의한다. 

2. 평가 프레임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모델을 분석 평가하기 위해 Figure 1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Fung (2006)의 민주주의 큐브 (democracy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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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주된 분석도구로 사용되었으며, Arnstein (1969)의 시민참여 사다리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이론과 시민참여 거버넌스 관련 이론도 제주 사례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평가 프레임워크의 기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특징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가리키며, 관련 이론의 핵심이 되는 민주적 가치들이다. 분석 대상은 의 네 가지 

영역인 주민 대표성, 권한 부여,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및 정치적 의지와 역량이며, 다수의 

학자들에 의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한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Figure 11.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주모델의 평가 프레임워크 

분야 기준 지표3 관련 이론 

주민 대표성 

 

. 시민에 대한 개방성 .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예산위원회의 

위원 구성  

. 위원 선발 기준 

Arnstein (1969) 

Souza (2001) 

Fung (2006) 

권한 부여 . 참가자의 심의 및 의사 

결정 권한 

. 사업 우선순위 결정권을 가진 자 

. 제안사업 채택율 

. 사업 선택 및 예산분배 기준의 명확성  

. 지역회의 의원의 권한 부여에 대한  

인식 

. 지역회의 의원의 사업선택 및 자원 

분배 기준에 대한 인식  

Arnstein (1969) 

Fung (2006) 

Speer (2012) 

의사소통/의사결정 및 

투명성 

 

. 쌍방향 의사소통  

. 의사결정 권한 

 

. 예산과정과 정보의  

  투명성 

. 정보 접근성 

.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모드 

. 의사소통/정보 공유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지역회의 위원의 인식 

. 온라인에 제공되는 정보의 질과 양 

. 정보 접근성의 정도 

. 평가보고서의 질과 양 

. 정보 공개에 대한 지역회의 위원들의 

인식 

Fung (2006) 

 

 

Goldfrank 

(2006) 

 

 

 

정치적 의지와 역량 - 정지적 의지 

. 지방정부 

 

. 공무원 

 

 

 

 

. 정치적 성향, 배경, 활동 

. 지역회의 위원들의 인식 

. 일관된 정책 추진과 피드백에 대한  

반응성 

. 지속적인 개혁 노력 

. 지역회의 위원들의 인식 

Goldfrank 

(2006) 

Speer (2012) 

 

 

 

 

                                                                 
3
 The perceptions of NC members and most statistics in the indicators are based on the 2012 Survey results 

conducted by Jeju Development Institute (JDI)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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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 시민단체  

 

- 역량 

. 정부 재원 

 (예산, 행정) 

. 시민단체 역량 

. 위원 지역회의 참여율 

. 지속적 참가 의지 

. 시민단체 헌신과 활동 수준 

 

 

. 재원 크기, 증가율 

. 재원의 지속적 공급 가능성 

. 시민단체간 연대, 네트워크, 동원력 

 

 

 

 

Goldfrank 

(2006) 

 

 

 

 

분석 범위는 제도 도입단계에 해당하는 시행 초기인 2012년부터 2013년까지로 한정하며, 

제도디자인과 예산과정의 특성, 재원 투입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분석 자료는 이미 존재하는 2차 소스 자료, 즉, 지방정부 공식 문서, 간행간물, 지방정부 홈페

이지에 등재된 정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시행한 2012년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한다. 

특히, 2012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경험한 참가자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는 깊이 있는 정

보를 제공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류 중심 연구에 의존한 본 사례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제주 지방정부는 피드백 수단으로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2013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역회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JSSP, 2013b: JDI, 2013). 샘플 크기는 전체 1,874명의 지역회의 위원 중 326

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JDI, 2013) 

3. 평가 

주민 대표성 

누구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것인지는 제도 디자인 측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단

계에서 중요한 이슈가 된다. 왜냐하면, 보통 시민의 자발적 참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필

연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점은 단순히 보통 시민의 인원수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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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이라기 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조직 구성의 특성 (organisational background)

이다. 이것은 예산과정의 참가자가 진정으로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지의 주민 대표성의 문

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역회의는 주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자기 마을을 위한 사업을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의 풀 뿌리 조직이다. 조례에 따라 지역회의는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자동으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의 당연직 위원 (official members)

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위촉직 위원 (commissioned members)으로서 일반 시민에게 기회

가 주어진다 ((JPBO Ordinance, Article 22).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지방정부의 하부 조직인 

읍면동장에 의하여 임명된다 (주민자치센터 설립 운영 조례 제 17조).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지역회의가 일반 시민이 아닌 당연직 위원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는 점이다. 2012년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Figure 1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체 43개 지

역회의 중 33개 지역회의에서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JDI, 2013, p. 9). 

일반 주민 출신의 위촉직 위원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회의는 애월읍, 추자면, 용

담2동, 외도동 4개 지역회의에 불과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동수인 곳은 6군데이다.  

Figure 12. 지역회의 구성 

 Distribution of the majority in NCs Number of NC members 

 Total 

Official 

members’ 

majority 

Commissioned 

members’ 

majority 

Balanced 

councils 
Total 

Official 

members 

Commissioned 

members 

Total 43 33 4 6 1,874 1,031 843 

Jeju-si 26 16 4 6 1,206 627 579 

Seogwipo-si 17 17 0 0 668 404 264 

(JDI, 2013, p. 9) 

 



 

41 
 

의사결정권 부여의 정도 

시민참여 국정운영의 주된 목적은 공공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배제되

었던 사회 집단에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데 있다 (Souza, 2001, p. 174). 특히 좌파 시

각에서 보면, 권한 부여는 시민참여 국정운영 정책의 최종 목표다 (Speer, 2012, p. 2380). 본 

사례 연구의 경우, 권한 부여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자원 분배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분석평가하였다. 

권한 부여와 관련된 주요 이슈중의 하나는 참가자가 주민참여 예산과정에서 의사결정의 권

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다. 2012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43개 지역회

의는 13억 2천 만원에 상당한 전체 416개 사업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이 중 39%

에 해당하는 162개 사업의 선택을 거부하고, 대신에 42개 신규 사업을 추가하여 총 296개 

사업을 승인하였다 (JSSP, 2013b, p. 3).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업을 거부한 구체적인 이유

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2012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계획은 사업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정한 심의 및 선택 기준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될 것임을 밝히고 있

다 (JSSP, 2012a, p. 15). 사업 선정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2012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규정과 2013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 분

배원칙과 방법, 사업 거부 기준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JSSP, 2012b, p. 2; JSSP, 2013b, 

p. 3). 

 사업 선정 기준 

 행사성, 전시성, 소모성 사업, 포괄사업, 특정단체 지원사업, 행정기관 시행사업 

등 제외  

 예산 배분 원칙 

 편의적 나눠먹기식 균등배분 지양  

 특정지역 편중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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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사전 실링제 

 읍면 5억원 

 동 2~4억원  

주민참여 예산사업의 선정원칙과 기준의 합리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민 대표자들이 사

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정하는데 참여하고,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그러한 권한이 

행사되었는지가 의문이다. 또 하나의 의문점은 어떻게 신규 42개 사업이 지역회의, 지역조

정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종 사업선정에 포함될 수 있었

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자체 평가보고서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013년 자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관련부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나 

공동 심의 없이 임의로 제안사업을 배제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JSSP, 2013b, p. 12).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기준과 법적 근거에 따라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2013년 제도개선 계획에도 여전히 지방정부는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

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2013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계획의 제도개선 내용에 

따르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는 이중 절차, 즉,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차로 심의하는 단계로 변경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JSSP, 

2013b). 이러한 사실은 지방정부가 계속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기본원칙과 정책을 넘어

서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민참여 예산과정에서 진정

한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2012 설문조

사에 응한 지역회의 위원들의 인식과 상당히 일치한다. 2012 설문조사에 따르면, 단지 응답

자 326명 중 61 %인 199명만이 2012년 사업 우선순위가 정상적인 심의과정을 통해 결정되

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JDI, 2013, p. 22). 26명의 응답자는 다음 차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 하였다 (JDI, 2013, p. 26). 이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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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이유는 지역회의의 형식적 운영 (40.7 %), 실질적인 참여 효과 기대할 수 없음 

(29.6 %), 제안사업의 미반영 (22.2 %), 시간제약 때문 (7.4 %) 순으로 나타났다 (JDI, 2013, p. 

26). 한 지방의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아직도 관이 주도하는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Ko, 2013). 

다음의 문제는 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 여부다. 상세한 선정기준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다. 사업 선정 기본 원칙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선심성, 소모성, 포괄적 사업”이 대표적이다 (JSSP, 2013b, p. 3). 기본정책과 원칙은 재원 분

배방법에서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면, 재원분배 기본정책은 기계적 균등배분

을 지양한다고 하면서도, 예산배분원칙에서는 사전 실링제를 적용한다고 하고 사업의 특성

과 긴급성을 고려함이 없이 읍면지역에 일률적으로 5억 원, 동 지역은 크기에 따라 2~4억 

원을 사전에 배분한다고 밝히고 있다 (JSSP, 2013b, p. 3). 201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예산분

배 방식의 문제점으로 획일적, 형식적 배분으로 예산편성의 탄력성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31

명 (43.7 %), 지연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거부 16명 (22.5 %), 정치적,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나눠먹기식 문제 16명 (16.9 %)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JDI, 2013, p. 23). 

의사소통/의사결정 및 투명성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은 제도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로서 주민참여 예산 참여자가 예산

과정에서 상호교류를 하는지를 나타낸다 (Fung, 2006, p. 68). 두 가지 사항은 예산과정과 정

보라는 측면에서 투명성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투명성은 예산과정에서 역동

적 상호교류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접근 가능한 규정과 정보”를 제도 디자인의 전제조건으

로 제시한 Goldfrank (2006, p. 15)는 예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지역 전체

에 걸쳐 이루어지는 예산 배분 기준 등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규정하는 규칙, 의사 결정 방식,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행하는 의사결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를 위해 예산과 정책설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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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모든 정보를 일반 시민들이 획득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정보는 접근 가능한 형식

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Goldfrank, 2006, p. 15).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방식은 제도적으로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3단계 예산절차를 통한 심의를 통해 우선 순위 사업을 결정하도

록 설계되어 있다.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디자인 설계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으나,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실제는 상당히 다름을 시사한다.  앞에서 참가자의 권한 부여에 대한 분석

에서 보여지듯이, 지방당국은 2012년 지역회의에서 제안한 다수의 사업을 사전에 걸러내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사결정 기관들과 협의 없이 임의로 신규사업을 추가하였다 (JSSP, 

2013b). 이것은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에 대한 심의가 제도적 장치를 거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관료행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보 제공 측면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관련 조례 9조는 “도지사는 하여금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 및 예산편성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 부분에 등재된 자료는 겨우 7건에 불과하고, 사업 선정기준, 최종 선정된 사업 목

록 및 예산배분 결과를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정보의 질과 양 모두 만족스럽지 못하다. 지역회의 위원들도 제주 모델의 의사

소통과 정보의 흐름에 대하여 비슷한 인식을 나타냈다. 201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JDI, 

2013, p. 27), 140명의 응답자 (43 %)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43명의 응답자 (13.2%)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Figure 13 참조),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주

민참여 예산과정에서 쌍방향 의사소통과 정보 제공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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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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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DI, 2013) 
 

취약한 정보 제공은 투명성의 문제로 이어졌다. Figure 14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조사 응답

자의 85명 (26.2 %)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예산과정 정보 

확대와 투명한 공개를, 25명 (7.7 %)은 실질적인 논의 구조와 의견반영 통로 확보가 필요하

다는 인식을 보였다 (JDI, 2013, p. 54).  

 

Figure 14. 주민참여 예산제도 성공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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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의지와 역량  

다수의 학자들은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을 요한 결정

적 전제조건으로 보았다. Goldfrank (2006, p. 14)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민참여의 채널

을 열고 장애물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Speer (2012, p. 

2383)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의지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브라질 Porto Alegre 시 사례와 마찬가지로, 광주 북구와 울산 동구의 구청장은 강력한 정치

적 의지와 리더쉽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한국에서 처음 도입하여 기반을 잡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Choi, 2009; Sintomer et al., 2010). 정치적 의지는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공

무원과 시민단체 지도자 및 주민의 의지도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역량에는 공공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정치적, 행정적, 재정적 측면도 포함된다 (Speer, 2012, p. 2384). 주민참여 예산제

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정치적 의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 배경, 활

동 및 지역회의 위원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 모델을 제시한 이후, 

약 5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제정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머물렀다. 이것은 곧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실패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당시 도지사가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사실상 2011년 중앙정부가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을 강행규정으로 정한 전

국 확대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관되게 전념

하였음을 볼 만한 징후도 없다. 예를 들면, 관계 공무원들은 지역회의 위원의 대표성과 예산 

배분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JSSP, 2013b, p. 3), 당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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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2 설문조사에 의하면, 지역회의 위원 응답자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낮은 주민참여율과 제도 디자인의 문제를 꼽았지만 (JDI, 2013, pp 

27-28), 설문조사 결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

되지 못한 상태다 (JSSP, 2014a, p. 4). 2012년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행 로드맵에 의하면, 지

방정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었음에도 아직까지 전용 홈페

이지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이다 (JSSP, 2012a).  

시민사회의 의지와 역량 또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Speer (2012, p. 2383)는 잘 조직된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주특별자치

도 지역 시민단체들은 2000년대 초기부터 예산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왔다 (CCEJ, n.d.). 

2006년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8개 도내 시민단체들이 전국 

반부패 네트워크 (Anti-corruption National Network) 연대에 참여하여 감시단체로서 예산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예산감시활동을 전개하였다 (Jo, 2006).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담론이 시작되면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연구회, 

포럼,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JSSP, 2012b; JSSP, 2013a). 시민단체는 예산 감시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참여를 위해 포럼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CCEJ, n.d.). 시민

단체 활동가는 예산연구회에 직접 참여하고 지방정부와 위탁계약을 통해 예산학교를 운영

하였다 (JSSP, 2012b).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시민단체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및 정착에 

기여할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내 시민단체들이 그 의지에 상응하는 잘 

조직된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도내 시민단체가 인적자

원, 조직관리 능력, 동원력, 연대와 같은 역량 문제에 관한 정보나 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

문이다. 한 가지 잠재적 이슈는 한편으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참가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의 감시자로서의 이중적인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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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민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4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회가 실시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

주시 동 지역 거주자는 15.6 %, 읍면 지역은 13%만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프로그램을 인지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Han, 2014). 지역회의 위원들의 인식도 이와 비슷하다. 2012 설문

조사에 따르면 (JDI, 201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주

지역 주민의 낮은 인식 (14 %), 무관심한 태도 (13 %)를 꼽았으며, 이어 제도 준비 부족 

(13 %), 주민참여 예산제도 홍보 및 교육 문제 (13 %), 불충분한 정보 제공 (9. 6 %), 관 주도 

제도 운영 관행 (7.6 %) 순으로 이어졌다 (Figure 15 참조). 설문조사 결과는 지역 주민의 주

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낮은 인식과 참여가 지방정부의 제도 홍보 면에서 적극적으로 임하

지 못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Figure 15.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 (복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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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예산 조달 능력은 중요한 요소다 (Goldfrank, 2006, p. 15). 지방정부는 주민참여 

예산사업이나 공공서비스 시행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지속성을 가지고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규모는 3조 763억 원이다 (JSSP, 2012b). Figure 16에서 

보듯이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예산은 1천억 610억 원 (37.7 %)이고, 나머지 62.3 %는 

국가보조금에 의존한다 (JSSP, 2012c).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한다. 

Figure 16.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현황 

 

       
 

(data source: JSSP, 2012b; JSSP 2012c) 

 

2012년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회계 예산 2조 497억 원 중 가용예산 (재량을 가지

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천 850억 원 (13.9 %)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 (86.1 %)은 인력

운영비, 조직운영 경비, 법정 경비, 예비비, 중앙정부 지원사업 등 법정 필수 경비에 해당된

다 (Kim, 2012, p. 10). 2012년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지원하기 재원은 132억 원 (£7.8 million)

으로서 지방정부의 가용예산의 4.6%, 전체 예산의 0.4 %에 불과하다.  

재원의 측면에서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강점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적 도입에 따라 지속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약점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가 취약하고, 

지나치게 국가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JSSP, 2012c). 그 결과,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사

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제한적이며, 주민참여 예산은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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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억 원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Kang, 2015).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예산규모에 대한 전국적

인 통계가 부재하여 제주 사례를 평가하기 어렵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예

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정치적 의지, 지역사회의 열망 및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4. 토의 및 결론 

제5장은 조직구조와 제도 디자인 측면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모델을 

분석하였다. 주된 의제로서 네 가지 주 이슈가 된 주민 대표성의 문제, 권한 부여의 문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모드, 이해관계자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을 다루었으며, 이는 모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rnstein, 1969; 

Souza, 2001; Fung, 2006; Goldfrank, 2006; Speer, 2012).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주민들을 예산분배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JPBO Ordinance 

Article 1; JSSP, 2012a). 2012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기대효과로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도민 참여 및 의견 반영 확대 (30.7 %), 예산에 대한 도민의 관심 증대 

(17.9 %), 예산의 투명성 제고 (15.6 %),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 (예산 낭비의 

예방과 억제) (15.4 %), 예산에 대한 도민 역량 강화 (9.0 %), 예산편성 절차와 결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 제고 (7.8 %), 도정에 대한 신뢰성 개선 (3.4 %) 등 민주적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 

보았다 (JDI, 2013, p. 3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가 확인한 것은 제주디자인과 

시행과정에 결정적인 문제들이 존재함으로 시사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민 대표성이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회의 구성 배경에 

결정적인 흠결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도 설계 측면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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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주민참여 예산 사업과 예산분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 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조례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고위 공무원 16명, 주민 대표 

63명, 예산전문가 3명이 위촉되어 있다. 63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들은 다시 두 개 

그룹으로 나뉜다. 20명은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 중 공모를 통해 위촉하며, 나머지 주민 

대표는 주민자치센터의 추천을 통해 위촉된다. 2012년 주민 대표 위원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자의 그룹은 대부분 영리 또는 비영리 집단의 대표 또는 고위 간부들이고, 후자 

는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거나 적어도 자치 위원들이다 (JSSP, 2012b). 결과적으로, 

지역회의, 지역조정회의, 주민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은 해당 지역이 일반 주민을 대표하고 

선거구민의 책임질 수 있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제가하기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Souza는 시민참여 

거버넌스에서 참가자의 흠결이 있는 경우 세 가지 핵심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1, p. 174). 첫째, 참가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 권한을 가진 자가 권력이 적은 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둘째, 참가자의 문제는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모든 

참가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특정 그룹의 

효과적인 참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셋째, 참가자의 문제는 자의적 선발 (co-optation)의 

문제를 야기한다. 주민 대표자들이 진정으로 예산과정에 참가한다 하더라도, 정부 관료들의 

정보와 자원의 통제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임의로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 Arnstein 

(1969, p. 218)은 자의적 선발 (co-optation)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특정 

그룹을 임의로 선발함으로써 기호에 따라 그들을 조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부여하는 권한의 정도다. 

겉보기에는 시민들에게 예산과정에서의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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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여전히 예산과정에서 내부 통제를 

통하여 권한을 행사한다.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식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으로는 주민들이 3단계 심의 과정을 통해 선호하는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예산과정에 개입하고, 사업 선정 및 예산분배에 대한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기준을 가지고 의사결정과정에 조례에 없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장치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과정에 개입함으로써 

형식적 주민참여라는 낮은 수준의 제도로 전락하였다. 이는 현재의 관 주도의 시스템에서 

시민 중심 또는 관민이 협의결정하는 방식으로 주민참여 예산과정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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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토의 및 결론 

제주 사례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지나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라기 보다는 주로 

중앙정부의 전국적인 제도 확대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한지 불과 3 년 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주된 질문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국 확대가 비교적 지방정부와 주민의 정치적 

의지가 약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 디자인과 제도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관심사는 당초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본 논문의 결론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전 받는 주요 문제점을 토의하고 결론으로서 제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주요 

특성을 Fung 의 3 차원 모델에 적용하여 제주모델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으려 한다.  

긍정적 영향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은 처음으로 보통 주민을 공공의 영역에 참여 

시키는 것을 제도화 하였다는 점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도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었다. 

인과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도정 운영이 높은 

성과를 가져오는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논조가 강하다 (Speer, 2012). 대리인 이론 

(principal-agent theory)은 이러한 주장이 타당함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즉, 시민의 

공공정책 참여가 대리인 (선거로 선출된 대표)과 주인 (투표권자)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대리인의 딜레마 문제가 발생하지만, 쌍방향 소통과 주민에게 권한을 되돌려 

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정당성, 

공정성, 투명성 및 효과성과 같은 민주적 가치들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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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za, 2001; Gaventa, 2004; Fung, 2006; Speer 2012). 2012 년 설문조사에서도 지역회의 

위원들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예산 낭비 방지는 물론이고, 예산의 투명성과 정부의 

주민들의 관심에 대한 반응, 도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는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JDI, 2013, p. 19).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나 종합적인 

평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모델 

제 4 장 및 제 5 장은 주민참여 예산과정의 참가자 범위, 권한 부여의 정도,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식, 정치적 의지와 역량의 네 가지 주제에 집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Arnstein (1969)과 Fung (2006)이 제시한 이론적 기반은 

이러한 분석에서 유용한 분석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Arnstein (1969)의 “시민참여 사다리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이론은 왜곡된 권한 부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해주었다. 

Fung’s (2006)의 “민주적 큐브 (democracy cube)” 이론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특정 사례를, 

누가 참여하는지, 어떻게 소통하고 결정하는지, 의사결정과 이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가진 큐브에 넣고 관찰함으로써 그 

사례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분석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제도 설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패를 결정하는 다양한 도전들이 담겨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첫째, 참가자의 범위는 

특정 그룹의 주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읍면동 지역회의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범위는 공개 모집에 의한 위촉직과 임의적 선발 (co-optation)에 의한 당연직 위원들이다. 

문제는 임의로 선발된 당연직 위원들은 지방정부에 협조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이라는 

점과 그들에 의해 대다수 지역회의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주민 대표 몫의 의석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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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 의하여 과반수를 차지한다. Fung (2006)의 “민주주의 큐브 (democracy cube)”에 

비추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참여 예산과정이 참가자 선택 방식은 외부적으로는 

“공개 및 타겟 모집 (open, targeted recruiting” 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조직의 구성 특성은 

Fung 의 의도와 다르다. 이런 점에서 Fung 의 민주주의 큐브 모형은 실제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참여 방식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제주모델은 제도 디자인 면에서 Arnstein 이 제시한 8 개 사다리 발판 중 “위임 받은 

권한 (delegated power)”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는 “조종 (manipulation)에 더 가깝다 

(1969, p. 218). 제도적으로는 참가자가 3 단계 예산과정을 거쳐 사업 우선순위와 예산 

배분을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모호한 

선정기준과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단지 각 관계부서가 사전에 결정한 사업 우선 순위의 결과를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제주 모델은 Fung (2006)의 민주주의 큐브 

이론을 적용할 경우 “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정도의 영향력 (communicative influence)” 

수준에 머무른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사소통 및 결정 방식은 앞서 논한 권한 부여 

방식과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평가된다. 주민들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공개는 

주민참여 예산과정에서의 심의결정과정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음을 설명해준다. 다양한 

지표들은 쌍방향 소통과 정보가 제공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이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주인 (voters)과 대리인 (selected representatives)간의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대리인의 딜레마 문제가 현행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으로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된 원인은 투명성이 결여에서 온다. 투명성의 문제는 주민참여 

예산과정 참가자의 역량과 외부로부터의 모니터링 활동을 제약한다. 의사결정 방식은 

설계는 참가자들이 3 단계 예산과정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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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는 예산과정은 지방정부에 의하여 상당히 통제 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Fung 

(2006)의 이론에 적용해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방식은 주민들이 “선호사항을 표현 (express preferences)”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Fung, 2006, pp. 68-69). 

이런 점에서 제주 사례는 Na (2004)가 분류한 3 가지 유형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중 관 주도 

유형에 속한다 할 것이다. Na (2004)는 우리나라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유형을 관 주도, 관민 

협의, 시민 주도 등 3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전통적인 예산과정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되었지만, Fung (2006)이 공정성 제고 

모델의 예를 들었던 브라질 Porto Alegre 시 사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Fung (2006)의 민주주의 큐브 이론을 적용하여 Figure 17 과 같이 

모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제시된 모형에는 “공개 모집과 함께 임의 선택 (co-opted, with 

open recruitment)” 모드가 제주 모델의 참가자 특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추가되었다. 

Figure 17.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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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 결과는 주된 원인이 지방정부의 정치적 의지의 결여에 있음을 시사한다. 조례는 

주민 대표에게 주민이 선호하는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고 재원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지만, 지방정부는 관료 행정 메커니즘을 통해 예산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잘못된 제도 설계는 한편으로는 당국에 우호적인 주민 그룹을 선발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호한 사업 선택기준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조종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와 역량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일부 진보적인 

시민단체는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을 주창하였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예산학교 운영과 예산연구회의 참여를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정착에 기여하였다. 일부 시민사회 활동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그 열성에 상응하는 잘 조직된 역량, 즉 인적자원, 연대, 시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동원력 등을 갖추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시민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참여에 따라 제기되는 한 가지 우려는 시민단체가 직접 

도정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단체가 감시단체로서의 고유의 역할을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연대를 통해 명확한 이중 전략 (twin-track strategy)을 세울 필요가 있다. 

비록 제도 시행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제주 지역주민의 낮은 관심과 참여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정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전문성을 가진 시민의 참여가 매우 

절실하다. 

정책 제안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례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성공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이고 

제도와 운영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기본적인 정책 개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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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 주도의 제도를 관민 협의결정 모델로, 장기적으로는 시민 주도 모델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위촉직 위원 (일반 공모 주민 대표)이 지역회의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 다수 의석을 갖도록 주민참여 예산기관의 구성 특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지역회의 위원

수는 집중 심의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명 이내로 줄일 필요가 

있다. 주민 대표 선발 기준에 참여 의지 또는 전문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주민참

여예산위원회는 사업 선정 및 예산분배 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마련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전문가, 공무원, 시민 대표, 시

민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당국

이 주민참여 예산과정 개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예산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정보는 웹 사이트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운영계획, 사업선

정 및 예산배분 기준, 예산과정에서 각 기구가 개최한 회의의 의결사항, 지역회의 제안사업 

및 최종 선정된 사업의 명단과 내용, 실행 및 모니터링 과정, 평가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는 제반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위원들간의 의견교류 및 일반 주민

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이

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투명성, 신뢰성,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주민

참여 예산제도 실행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는 외부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전국적인 수준에서는, 첫째, 중앙정부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평가 대상에는 제도의 전국확대가 미친 영향, 성과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 주

요 문제점과 향후 과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전국적 규모의 지원 네트워크, 가칭 “주

민참여 예산제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주민참여 네트워크는 좋은 모델

이 된다. 이 조직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경험 있는 현장 관리자와 학계로 구성된 자발적 관리 

그룹이 운영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네트워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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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 논문을 발행하며, 토론 문화를 조성한다. 네트워크의 기능은 훈련, 상담, 평가 분

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방향  

본 사례 연구는 Fung 의 민주주의 큐브 및 다른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적용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 사례 연구를 

위하여 개발된 평가 프레임워크는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정당성, 공정성, 효율성 등 민주주의 가치 (instrumental benefits)에 

관련된 표준지표 개발을 통하여 평가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한국의 정치, 사회, 행정을 

고려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2011 년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국확대는 법적 기반 위에 시민이 

참여하는 도정 운영 정착에 기여하였다. 법적 프레임워크는 주민이 선호사업을 위한 주민이 

직접 예산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예산제도 사례는 주민 대표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과 더불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역량이 결정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가장 결정적인 성공요건임을 시사한다. 정치적 의지와 역량의 차이는 왜 비슷한 법률적 

기반을 가진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제도설계와 운영과정, 성과, 민주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를 설명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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